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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

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

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로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복지태도∣복지태도의 경향성∣사회복지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ization patterns, self-interest, and value and norm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interest theory has a limit to explai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Second, Ideology factor has an impact 

o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In other words, egalitarian social 

workers have more pro-welfare attitud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value of equality in welfare policy a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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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정책은 시대와 사회를 지

배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의해 변화되어 왔으며[1], 

이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의식 혹은 태도의 변화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영향 요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433

가 복지정책 형성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과거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으로 이

해되었으나, 복지국가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재편 과정

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

가의 복지정책 개입이 요구되더라도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구현에는 한계가 있음

을 증명해왔다[4-7].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변화 및 발전

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건강

보험의 통합, 노인연금제도 도입과 무상 보육 및 교육 

대상자 축소, 국민연금 확대 및 개편 등의 복지정책 시

행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간의 갈

등과 충돌 등 대립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

면, 복지납세자와 복지수혜자로서 분리되는 국민의 합

의와 동의 과정이 부재된 상태에서 복지정책이 시행되

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복

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 정도 및 그러한 지지가 현실 정치 속에

서 정치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복지제도 발전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복지친화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같이 복지태도는 복

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정치 측면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태

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의 역동을 규명하고, 복지제도의 미래예측가능성 

및 복지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이 요청된다[9].

복지태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내에

서도 복지태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복지태도에 대

한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

[4][8][10], 복지태도에 대한 양상을 현상적으로 보여주

는 연구로서 사회집단별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들

과[5][9-17], 복지태도의 이중성 연구들[10][18][19], 마

지막으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

구들[5][6][20-24]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복지태도 측정을 통해 복지제도 및 복지

지출,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 

혹은 태도 등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구현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

나, 복지태도 구성범주를 단일차원으로 분석에 활용하

여 복지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

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연구들이 계급중심논의

[5][6][20-22][24] 혹은 복지지위체계논의[9][25][26]로 

복지태도간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급 및 

지위요인 이외의 영향요인과 복지태도간의 인과론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태도 결정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이해요인이나 

이타주의 혹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대별되는 이데올로

기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지 못하고 복지태도에 

대한 평면적 해석을 제공하는데 그치고[27] 있어, 친복

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사회 집단별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들 대

다수가 일반인의 복지태도 분석[9-13]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일반적인 복지태도를 측정하였

다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나, 복지태도에 계급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지위1에 기초할 경우[25] 연

구대상이 복지납세자지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서비스 주체

로서 복지수혜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화하

며,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자라는 점에서 복지납세자 지위의 일반인들과는 복

지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

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어 관련 

1 복지지위란 복지정치 메카니즘에서 복지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28]. 복지지위는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복수납세

자, 복지서비스 대상인 복지수급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

위를 각각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주장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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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는 복지정책과 긴밀한 연

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태도의 측정은 이론적이

고 정책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복

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계급 및 지위체계 요인을 중심

으로 한 단선적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있어 복지태도 결

정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집단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요인 등을 실증적

으로 논증하지 못함에 따라, 친복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

상에 있어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서비스 주체이며, 복지

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태

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하나,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부문 사회복지

사의 복지태도의 경향성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사회복지사의 친복

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언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태도의 개념과 측정
태도는 특정한 실체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서, 이러

한 반응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그것은 체계화되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다[29].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쟁점이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인 인식에 대한 태도로서 가치, 태도, 행동지향을 포괄

한다[4][7]. 즉, 복지태도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

과성과 정당성,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의 상호결

합을 통해 형성된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26].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이러한 특성을 지닌 복

지태도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별 또는 구성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개념과 측정지표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와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리고 복지규범 및 분배정의 등의 가치지향성으

로서 평등인식을 토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복지

대상별로 국가의 책임정도[5][8][17][23][27][30-32]에 

대하여 이성균(2002)은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

는 복지수혜대상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점에서 노인, 장

애인, 여성가장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는 높

지만,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복지책임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 한편, 백정미 외(2008)는 여성일

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대다수 연구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27]. 

둘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7][10][20][21][33-37]에 대해서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

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치민(1995)과 김희자(1999)에 따르

면, 복지예산 증세에 대한 계급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

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각 복지제도 예산을 늘려야 한

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1][33]. 

반면, 김영란(1995)에 따르면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복

지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제시하였다[20]. 그러나 계급과 

계층에 따라 복지영역별 증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친 요인을 분석한 Nau(2003)에 따르면, 실업정책은 고

용유무와 소득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의료정책이나 노령정책은 고용, 실업, 퇴직유무와 

소득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셋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서 복지

규범 및 분배정의 등과 같은 가치지향성으로서 평등인

식[6][7][10]에 대하여 최균 외(2000)는 평등현실에 대

한 인식정도에서 교육기회를 제외하고 취업,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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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격차 등의 경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10]. 주은선 외(2007)는 평등인식에 대하여 

주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상위계층일수록 평등인식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복지태도 

구성범주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개념과 측정지표는 복지대상 집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치와 이념지향으로서 평등인식 등을 기초로 하여 다

차원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토대

로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

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 그리고 복지기능의 정당성 등 다섯 가지 영역[9]

으로 확장하고, 재범주화 하여 복지태도 개념을 구성하

였다. 

2.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
안상훈(2002)은 복지의무와 권리차원에서 복지관련 

지위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있는데,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지위로서 복지납세자, 복지정책의 수

급자로서 복지수혜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로 구

분하였고, 이러한 복지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25]. 국가복지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관련 행정 및 서비스부분이 팽창하게 되고, 이 부

문에 고용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 대다수

는 세 가지 차원의 복지지위 중 복지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복

지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 상황과 문제의

식, 복지범위의 선택, 정책형태 및 내용, 비용부담 방법 

등[38]에 대하여 복지제공자 개인의 복지태도가 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과 둘째, 복지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대상이

라는 점에서 셋째,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복지정책의 성

과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라는 점에서 복지제공자들의 복지태도를 파악하고, 이

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제공자는 복지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

임받은 권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적부문과 민간부

분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의 대표적인 복지제공자로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영역의 사회복

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복지제공자에 대한 복지태도 

연구는 복지태도의 구성개념 및 측정지표 연구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으로, 선행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14-16][26][38]. 

우선 공공부문의 복지제공자로서 공무원의 복지의식 

혹은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김성한

(1990)은 보건사회부 사회영역에 근무하는 관료를 대상

으로 사회가치, 경제성장과 분배, 의료, 주택, 교육, 소

득보장, 실업문제, 복지책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14], 이봉화(1991)는 일반 행정직 복지담당자 및 복지

직의 복지의식 편향성을 분석하였고[15], 정동일(2003)

은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수준을 분석

한 결과 불평등 의식이 강하게 있으며, 복지책임 주체

에 대한 인식은 국가책임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사

회복지의 효과는 공동체적 연대감증진과 이타심 발현

을 통한 평등사회건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최근의 구혜영(2015)의 연구는 이타적 가치관, 

평등인식도, 노후준비도 요인이 과천시 공무원들의 복

지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3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복지의식 수준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준

다는 점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복지의식과 

태도를 검증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의식 및 태도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 단선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회복지사는 민간영역에서의 복지

서비스제공자 지위를 가짐에 따라, 복지수혜자를 옹호

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복지

제도 구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 해결방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라는 점에서 공무원과는 다른 복지태도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들의 복지태도는 중요성을 가진다[9].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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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관한 국내 관련 연구로는 

현외성(2013)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26]. 현외

성(2013)은 경남지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

도를 연구한 결과, 복지제공자 지위로서 성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복지태도 

분석에 있어 이론과 측정지표의 관련성 등에 있어 논리

성이 취약하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기술통계분석과 

차이분석 그리고 단순상관관계 분석만을 실시하여 사

회복지사의 복지지태에 대한 이해가 다소 평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대상으로서 서울지역 민간영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의 경향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복지이론을 기초로 심도 있게 분석

하고자 한다. 

3.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사회

적 지위를 바탕으로 초기에는 주로 직업과 사회계급별 

복지태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고, 이후 복지

에 대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복지지위론에 기반을 두고 

복지태도를 측정하였다. 최근에 이러한 계급 혹은 사회

적 지위에 따른 복지태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

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초기 연구들은 생산수

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계층별, 직업별 복지태

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5][6][8][14-16][20-23][27][29]. 안치민(1995)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대변되는 신중간계급이 구중간계급에 비해 

복지의 사적책임을 더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21]. IMF 이후,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도 

계층의 지위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구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보다 국가의 복지개입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 반면, 계급간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은 연구들도 나타났다. 조돈문(2001)은 계급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이유를 자본계급의 왜곡된 복

지의식과 태도 즉, 자본계급이 자신들의 복지부담까지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이들의 복지의

식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22]. 주은

선 외(2008)는 국내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불투

명한 경계,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빈민화로 인한 노동자 

계층의 동질성 약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6].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계급별 복지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을 제공하지만, 계급이나 직업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다소 평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이해관계를 토대로 복지지위에 기초하

여 복지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서구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31][41]. 이러한 계급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적 

계급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

유하고, 국가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균열

에 대하여 복지제도의 특성이나 개인의 자원규모, 복지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로서 복지지위체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9][23][26][28]. 류진석(2004)은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

으로 분석하였는데, 복지이해관계에 따른 복지태도 차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

나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가 친복지적인 것으로 제시

하였다[9]. 복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복지지위에 관

한 안상훈(2002)의 연구는 계급결정론으로부터 일정부

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다양하고 포괄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23].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 연구

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다수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복

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불일치 현상을 제

시하고 있다[10][18][19][29]. 최균 등(2000)은 한국인의 

복지실천의지로서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

른 비용부담의 수용정도를 분석 결과,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10]. 김사현(20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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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소득지위, 복지경험과 같

은 객관적 지위와 형평성지각, 보편성선호, 정치성향, 

정책평가의 주관적 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복지

비용회피와 복지비용지지의 불일치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복지비용회피 불일

치 반응을 보일 확률은 여성과 저연령, 저소득, 대학원

미만 학력, 그리고 비상용직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복지태도 이중성의 실

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태도의 경험적 연구에

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 분석모델로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기반 및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단선적 분석

모델을 확장하여,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이기주의 및 

이타주의 등의 이념적 지향의 이데올로기 요인을 포괄

하여 복지태도 결정구조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영향 요인을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

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먼저, 사회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등의 변수를 포

함하며,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의에 대한 

신념과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교

육은 사회화이론의 주된 논거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사

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습득과 내면화를 

통해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27].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2]. 성별은 Andress & Heien(2001)

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친화

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42]. 즉, 사회화의 결과로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남성보다 많

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나 

복지정책에 동의하는 인성이 발달했다는 것이다[43].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등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족보호부담 등으로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

존하는 경향이 높아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50]. 즉, 성별이 가치체계 및 이해관계

를 반영하는 상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9][27][43][50]. 연령은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연령이 젊을수록 실업위험

성과 저축부족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논리에서 이들은 친복지적 성향을 갖는다고 제시한 연

구가 있는 반면[6][34], 김신영(2010)은 퇴직노인이나 

고령자일수록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

로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8]. 

Goerres(2007)는 세대를 정치적 가치차원에서 전쟁세

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화 세대보다 교육 및 연금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세대와 복지태도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증명했다[44]. 

일반적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이해(self-interest) 요인은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

진 요인이다[34][35][45-47]. 전술하바와 같이 복지태도

의 상이성을 결정하는 사회화 요인은 사회적으로 학습

되거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수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론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회화 과정

을 강조한 나머지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른 개인적 이

해관계의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기이해 

관계는 사회학과 경제학 등 여러 학문에서 인간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선

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태도 결정요인

을 설명하는 자기이해 이론은 복지제도와 결부된 개인

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48][49]. 즉,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

는 복지에 대한 기여와 수급 혹은 수혜가능성과 관련이 

있는데, 복지지위에 따라 이해관계와 복지수혜가능성

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사회경제

적 지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의 차이로 유발되는 이

해관계의 차이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전통적으로 소득

과 고용 관련 변수들이 복지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8][18]. 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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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자, 또한 복지국가 확대에 따라 사적분야 근로

자보다 복지정책과 강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분야 근

로자 등의 특정 집단이 친복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32][35]. 한편, 최근 복지국가 위

기 이후 사회적 지위기반 변수로서, 복지이해관계 변수

들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추세이다. 특히 안

상훈(2002)은 자기이해에 기초한 복지수급자, 복지납세

자,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가 오히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25].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

차원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상이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이해

관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자기이해 이론은 서구의 경

험적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수가 복지태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

기이해 요인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구

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둠으로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판단이나 이념 등을 간과하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4][31][35]. 따라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분배나 평등

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등 사회정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 및 이념적 지향이 복지태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47][51]. 가치차원으로서 복지태도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사회가치의 

근본적인 상이성과 관련되는데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

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입장과 평등, 우애를 중요시

하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복지태도를 분류하고 있다. 즉, 

복지와 관련된 가치대립을 복지친화적 가치와 반복지

적 가치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복지친화적 가치는 집합

주의, 절대적 평등, 휴머니즘,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

서의 보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상호호혜성 또는 공동

체주의에 입각한 원조행위를 강조한다. 반면, 반복지적 

가치는 개인주의, 적자생존의 논리, 불평등, 성공과 실

패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의 선택 등으로 개인

책임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의 주요 

원리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10]. 이와 같은 이데올

로기 요인을 토대로 Hansenfeld & Rafferty(1989)는 평

등한 기회와 인식에 대한 정도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복지태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하였으며[34], Andress & Heien(2001)은 평등에 의

한 사회의 분배정의에 대한 판단이 복지태도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22]. 이중섭(2009}은 소득격차를 줄

이고 평등한 국가를 만드는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47].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평등인식 등의 이데

올로기 요인이 복지의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복지태도 결정모델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

의는 첫째, 성, 연령, 교육, 소득 등의 변수중심적인 접

근을 통해 복지태도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연구들과 둘

째, 계급중심논의와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기초한 복지

지위의 이론중심적 논의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 분석모델은 개인

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복지태도 관계에 초점을 둔 단

선적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요인과 이념적 지향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복지태

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크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유용성을 포괄하

고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태도 결정모델로서 사

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 연령, 

교육 등의 사회화 요인과 복지제도와 관계된 개인적 이

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서 고용과 소득 등의 자기이해 요인,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던 사회적 자원의 분배나 평등인

식 등 이데올로기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한 모델을 설정

하고,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이 사회복지사의 복지친화

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경향성

과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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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경향성
    ·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태도
    ·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
     [2단계]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 사회화 요인
· 자기이해 요인
· 이데올로기 요인        

복지태도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경향성

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은 서

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복지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

울지역에 근무하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이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태도 영향요인 중 지역 특성 

요인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

다[39][40]. 복지태도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사회

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은 문화나 가치의 다

양성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의 다양성을 그 속성으

로 하고 있어 특히, 도시와 농촌은 지역범위, 기능 및 조

직,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

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별로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반

영한 정책과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규모와 시설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행

정지침, 서울과 지방의 시설운영 환경에 편차가 크고, 

종사자의 학력수준과 보수교육의 내용 등이 표준화 되

지 못한 실정과 조사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서울지역의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자 한

다. 다만,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예측

되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지역의 포괄성을 확보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집절차는 서울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대상

별로 정신보건, 노숙인,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동일 규모로 할당하여 편의표

집방식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Coughlin(1980)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특정집단

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상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는

데, 그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취약가정 그리고 실업

자 순으로 지지정도에 차이를 보였다[5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39], 

한국인은 복지대상자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에 집단 간

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복지대상자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복지제공자의 태도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하여, 사회복지사를 서비스 대상별로 균등할당 하였다.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한 설문지 42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40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

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들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n=406)

남성 134 33.0 결혼
유무

(n=405)

기혼 200 49.3
여성 272 67.0 미혼 205 50.6

연령
(n=406)

20대 124 30.5
급여
수준
(천만)

(n=405)

2500미만 189 46.6
30대 146 36.0 3000미만 99 24.4
40대 83 20.4 4000미만 93 22.9

50대 이상 53 13.1 4000이상 24 5.9

교육
수준

(n=405)

전문대졸
이하 78 19.2

직위
(n=405)

대리이하 251 61.8
과장 86 21.2

대학졸업 223 54.9
부장 21 5.2

대학원
이상 104 25.6 국장이상 47 11.6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고, 독립변수를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

데올로기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440

3.1 복지태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는 류진석(2004)[9]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조사도

구에 포함된 문항수와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hronbach's α의 계수, 그리고 변수 값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복지제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기초한 복지기능

의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즉, 복지의 바람직한 사회

적 효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6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6점에서 30

점의 범위를 가진다. 둘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복

지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인상 및 부담에 대한 태도로

서, 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지향과 실천지향은 복지서

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에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

며, 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5점에

서 25점의 범위를 갖는다. 셋째, 복지원리의 선호성은 

복지대상의 보편 혹은 선별적 지원, 평등지향 혹은 소

득비례 급여제공의 지향여부에 따라 복지제공의 범위

와 성격, 역할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

도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2점에서 10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넷째, 복지공급의 책임성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

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한다. 이

러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태

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7문항,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변수 값은 7점에서 35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충은 복지지지로 연결되는 실천

적 지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라 할 수 있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

수 값은 7점에서 35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상의 5가

지 하위영역을 합산하여 생성한 변수가 복지태도이며, 

복지태도의 변수 값은 27에서 135점의 범위를 갖고 있

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의 값은 .784

으로 나타났다. 

3.2 사회화 요인
사회화 요인은 Andress & Heien(2001)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성별, 세대, 교육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구성하

였다[42].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하여 측

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자료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문대졸업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세대는 황아란(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산업

화 및 전쟁세대(1957년까지), 민주화세대(1958-1971년), 

그리고 신세대(1972년부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51]. 연령은 자료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3.3 자기이해 요인 
자기이해 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지정책의 수

혜여부에 따른 이해집단인 결혼유무, 고용과 소득에 관

련하여 종사상 직위, 소득수준, 자격증 유형 등의 변수

들로 구성된다. 결혼유무는 미혼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

리하여 측정하였고, 종사상 직위는 대리 이하, 과장, 부

장, 국장이상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은 사회복지사의 급여수

준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25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

지막으로 자격증 유형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1급과 2급

으로 구분하였으며, 2급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3.4 이데올로기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은 개인책임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호혜성에 입각한 원조행위 또는 공동체주

의에 입각한 집합주의로 대별되는 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Kluegel & Mateju(1995) 등의 논거[50]를 바탕으로 소

득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소득분배에 대한 태도, 현

재 경제수준에 비추어 정부의 복지예산의 적절성에 대

한 태도 등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별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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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가족/친척 이웃 지역사회 정부
가난한 사람
(n=406)

80
(19.7)

28
(6.9)

3
(0.7)

66
(16.3)

229
(56.4)

실업자
(n=406)

79
(19.5)

4
(1.0) 0 47

(11.6)
276
(68.0)

질병이 있는 사람
(n=406)

67
(16.5)

59
(14.5)

4
(1.0)

39
(9.6)

237
(58.4)

여성
(n=406)

44
(10.8)

28
(6.9)

5
(1.2)

87
(21.4)

242
(59.6)

노인
(n=406)

3
(0.7)

62
(15.3)

4
(1.0)

85
(20.9)

252
(62.1)

장애인
(n=406)

1
(0.2)

22
(5.4)

4
(1.0)

82
(20.2)

297
(73.1)

아동 및 청소년
(n=406)

2
(0.5)

79
(19.5)

3
(0.7)

92
(22.7)

230
(56.7)

적극
반대

약간
반대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

적극
찬성

복지재정확충 태도
(n=406) 0 17

(4.2)
174
(42.9)

181
(44.6)

34
(8.4)

증세부담에 대한 태도
(n=406)

23
(5.7)

33
(8.1)

94
(23.2)

168
(41.4)

88
(21.6)

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합주의 혹은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를 검

토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활용하였다. 셋

째,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복지태도의 경향성
복지태도는 가치지향성과 행동성향이라는 태도의 개

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과 실천의지 간의 상호결합 된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10].   

1.1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의 행동지향을 나타내는 복지실천의지는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개인

의 선호를 나타내는데, 정부의 복지예산은 복지수혜자

의 확대 및 급여의 보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에서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태도는 복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2]는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사회복지

사의 응답결과이다.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태도는 찬성

이 53%, 반대가 4.2%로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복지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약 43%로 나타나, 복지예산 확

충에 대한 태도가 ‘찬성’한다는 명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부담 의사는 찬성하는 견

해가 63%로 반대하는 견해 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들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인식과 증세부담에 대한 의

사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반대하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나, 복지실천의지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태도 및 증세부담태도

1.2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
Esping-Anderson(1990)은 복지국가 발달에 따른 복

지체제를 정부, 시장, 개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복지

체제가 특정시대와 상황,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제시하였다[41]. 

즉,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가치, 복

지정책 대상과 범주에 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도의 경향성

을 제시할 수 있다. [표 3]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책

임을 누가 가져야하는가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이다. 서

울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복

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책임주체는 정부라는 태도를 강

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지역사

회의 책임도 개인적인 지지망보다 복지수혜자의 책임

주체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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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복지대상자별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

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 유무를 검

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한 변수 값은 7점에서 35점까지로 

구성된다. 중앙값(median) 28점을 기준으로 7점에 가까

울수록 개인책임 지향적이고, 35점에 가까울수록 정부

책임 지향적이라는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결과, 복지공급의 책임성에 대한 수준의 평균값

은 25.97로,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71로 나타나, 정

부책임지향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세부적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종사상 직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연령은 2~30대 보다 40대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직위는 국장이상을 제외하고 직위가 높을수록 국

가책임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결혼

유무 그리고 급여수준에 따른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

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인데, 특히 급여 등의 소득수

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복지

책임주체로서 공적책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7][10][47].

표 4.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n=406)

남성 134 3.83 1.04 1.654여성 272 3.65 1.06

연령
(n=406)

20대 124 3.68 .94
3.241*30대 146 3.80 1.05

40대 83 3.84 1.12
50대 이상 53 3.32 1.18

결혼유무
(n=405)

기혼 200 3.70 1.08 -.462미혼 205 3.71 1.04

교육수준
(n=405)

전문대졸업
이하 78 3.38 1.14

6.972**
대학졸업 223 3.73 1.00

대학원 이상 104 3.92 1.06

직위
(n=405)

대리이하 251 3.67 1.02
4.927**과장 86 3.96 .99

부장 21 4.04 1.16
국장이상 47 3.29 1.17

급여수준
(단위:만원)
(n=405)

2500미만 189 3.59 1.03
1.9493000미만 99 3.77 1.03

4000미만 93 3.90 1.09
4000이상 24 3.70 1.19

*p<.05, **p<.01

2.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표 5], 복

지태도와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최저 -.109에서 최대 .737(p<.01) 사이

의 정적(+),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복지

태도 영향요인으로서 사회화 요인에서는 세대(r=-.109, 

p<.05)와 부적상관관계가, 교육수준(r=.168, p<.01)과 

성별(r=.128, p<.01)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

이해 요인에서는 자격증 유형(r=-.188, p<.01)은 부적상

관관계가, 소득수준(r=.151, p<.01)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데올로기 요인은 경제수준 대비 복지예산

의 적절성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 정적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태도가 사

회화 요인과 자기이해요인보다 이데올로기 요인과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지
태도

1

성별
.128
** 1

연령 -.031 .066 1
교육
수준

.168
**

.035 .033 1

세대
-.109

*
-.027 .737

**
-.065 1

결혼
유무

.024 .056 -188
**

-.038 -.154
** 1

직위
-.012 .016 .488

**
.202

**
.352

**
-.150

** 1

소득
.151

**
.097 .186

**
.370

**
-.040 .013 .282

** 1

자격
유형

-.188
**

.091 .315
**

-.389
**

.300
**

-3.069 .010 -.224
** 1

소득
격차

.312
**

.042 .058 .168
**

.019 -.020 .018 .093 -.162
** 1

분배
태도

.377
**

.083 .035 .174
**

-.028 -.050 .086 .114
*

-.086 .288
** 1

복지
예산
적절
성

-.395
**

-.064 .128
**

-.219
**

.163
**

-.025-.013-.146*
*

.158
**

-.295
**

-.215
** 1

*p<.05, **p<.01, ***p<.001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실시를 위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독립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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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하이며, 독립변수들의 분산확

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045～2.920이 범위로 다

중공선성 진단기준인 10이하로 나타났다[52]. 아울러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토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

수도 1.796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표 6], 사회화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세대요인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 결정요인으로

서 성별 분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복지친화

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Svallfors(1995)의 연구결과

[35]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제공주체로서 사회복지사가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와 정적관

계를 갖는다는 류진석(2004)의 연구결과[9]를 지지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화 과정을 통해 친복

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교육수준, 그리고 세대에 의해 형성된 태도나 신념

이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유럽 등의 사회화론이 한국사회에서도 유효한 설

명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42]. 사회화 요인을 투입

한 모형 1의 조정계수는 4.6%이고, F값은 5.899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자기이해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결혼유무

(p<.05)와 자격증 유형(p<.05)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유

무에 따라 기혼자집단과 미혼자집단의 복지정책에 대

한 이해관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기혼자집단은 무상보육과 무

상급식, 보금자리주택 자격부과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

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혼자집단은 미혼자집

단과 비교할 때, Pettersen(2001)에 의한 수요이론

(demand theory)에 근거[53]하여 분배원칙에 대한 개

인의 지지성향이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기혼자집단이 

미혼자집단에 비해 친복지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공공부문

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부문에 비하여 낮은 반면, 서울

지역의 생계비 지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

과는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격

증 유형 변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성과 소득 등 개

인의 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

공하는 결정요인[54]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즉, 사회복지

사는 자격증 유형에 따라 근로형태(정규직 유무)와 고

용안정성, 그리고 소득수준 차이 등의 개인적 이해관계

가 발생하며 이러한 이해관계 요인이 사회복지사의 복

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기

이해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조정계수는 2.4%이고, F

값은 3.427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이데올로기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p<.01), 소득분배 인식 정도로서 분

배태도(p<.001), 그리고 경제수준 대비 정부 복지예산

의 적절성 정도(p<.001)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luegel 

& Mateju(1995)의 연구[50]를 지지하는 결과로, 사회복

지사가 평등주의(egalitarian)적 분배가치를 지향할수록 

복지태도가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경제수준에 비추

어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이 낮아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데올로기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의 조정

계수는 23.9%이고, F값은 43.120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사회화 요인의 성별

(p<.01), 자기이해 요인의 결혼유무(p<.05), 이데올로기 

요인의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p<.01), 소득분

배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p<.001)가 복지태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다. 모형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교육수준과 세대는 자

기이해 및 이데올로기 요인을 통제할 경우 변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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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졌다.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의 영향력은 사회화 요인 및 자기이해 요인과 비교

하여 이데올로기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서구의 복지태도 설명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논증된 

자기이해 요인의 설명력이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독립변인을 투입

한 모형 4의 조정계수는 7.1%이고, F값은 3.760으로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6.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사회화 
요인
성별 .119 2.436* -.127 -2.572**

연령 .068 .929 -.032 -.389
교육수준 .152 3.096** .053 .935
세대 -.148 -2.022* -.006 -.085

자기이해 
요인

결혼유무 -.115 -2.295* -.118 -2.374*

직위 -.047 -.896 -.023 -.387
소득수준 -.098 -1.853 -.088 -1.553
자격유형 .119 2.338* .108 1.868
이데올로
기 요인
소득격차
정부책임 .144 3.069** -.139 -2.626**

분배태도 .229 4.990*** -.103 -1.996*

복지예산
적절성 -.309 -6.706*** .028 .526

상수 31.548*** 65.498*** 22.196*** 23.649***

R2 .236 .182 .245 .310
수정된 R2 .046 .024 .239 .071

F 5.899*** 3.427** 43.120*** 3.760***

*p<.05, **p<.01, ***p<.001

Ⅴ. 결론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에 대한 사회구

성원의 태도와 행동지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복지태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복지제도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기준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9]. 

본 연구는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이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

태도의 행동지향성을 나타내는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서

비스 제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인식으로

서 복지책임주체의 태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

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이

와 관련하여 증가한 세금부담을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

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체제로서 개

인과 이웃, 지역사회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즉, 사회복지사는 복지책임주

체로서 정부책임 지향적이라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구사

회학적 특성별 집단간 복지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40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위는 국장이

상의 집단을 제외하고 직위가 높을수록 정부책임 지향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는 복지책임주체와 실천의지간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복지책임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집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

고 있다[11]. 

둘째, 복지태도 결정모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요

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을 설정하였

다. 기존의 복지태도에 관한 결정모델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중심적인 접근 또는 이론적 관점에서 계급

중심논의로 구성되어 복지태도를 단선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복지태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사회화 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복지지위 변수 

등 상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이념적 성향에 의해 복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영향 요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445

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 요인을 통합한 분

석모델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데 보다 유용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화 요인(모형 1)인으로 성별, 교육수

준, 세대 변수와 자기이해 요인(모형 2)인으로 결혼유

무와 자격증 유형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모형 3)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 소득분배인식 정도로

서 분배태도, 경제수준 대비 정부복지예산의 적절성 정

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화 요인, 자기

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 4에서

는 사회화 요인으로 성별, 자기이해 요인으로 결혼유무,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와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가 복지태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이데올로기 요인 중 소득분배인

식 정도로서 분배지향성 요인의 영향력이 우선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는 개인주의 및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이념보다

는 집합주의, 평등주의, 상호호혜성 또는 공동체주의 가

치를 바탕으로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개입의 초점으로 ‘소득분배인식 정도

로서 분배지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확

대와 축소는 역사의 산물이라는 사실[55]을 부정할 수

는 없지만, 사회복지사가 복지정책의 확대를 수용하는 

근저에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를 우선하고, 이기

주의보다 이타주의를 우선하는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

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

지사의 권익신장 등의 자기이해 요인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

기를 조성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개

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복

지친화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사 육성을 위해 기존의 선택과목으로 분류

되어 있는 복지윤리와 철학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재분

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복지

사의 가치 확립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의 기틀을 확립할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수준에 비해 정

부의 복지예산 투입수준이 낮다는 복지태도를 고려할 

때, 복지수준 재고를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 및 재정

정책 수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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